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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원총회를 대면으로 개최하기

어렵게 되자, 온라인으로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원총회를 온라인으

로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해석상 그 인정

여부가 다퉈졌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는 최초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해석하였다가, 이후 상시적으로 온라인총회를 허용하는 것

으로 해석을 변경하였다. 법무부는 법률상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 서면방식으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를 상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민법의 제정취지 및 이후 법률개정이 이뤄지면서도 상법과 같이 온라인총회를 인

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서면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이 온라인총회

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영리법인의 온

라인총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개정을 통

하여 이뤄져야 하고,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민법개정을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민법에는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 개최

가 가능하다는 것만을 규율하고,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규정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불어 비교법적 차원에서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만으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관변경이나 법인의 해산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원들간의 심

층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관계로, 서면결의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고 대면총회든 온라인총회든 사원들이 충분한 토의절차를 거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 허용에 관한 법령개정 논의

가 활발하게 이뤄져, 개정안을 성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민법개정

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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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9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정치・사회・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2020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었고, 소규모의 제

한적인 모임만을 허용하여 대규모의 대면모임이 어렵게 되었다. 많은 대규모

모임들이 대면으로 개최할 수 없게 되자, 방법을 바꿔 줌(ZOOM)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모임을 많이 개최하게 되었다.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의 경

우에는 그 모집절차나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비대면 모임이 비교적 자유롭

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공적 모임’ 중에서도 대면회의를 전제로 하거나,

비대면 모임에 대한 절차나 방법을 규율하지 않은 경우 과연 비대면 방식의

모임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비대면모임과 관련하여 민법상 비영리법인1)의 온라인총회2)가 허

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연 1회 이상 통

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결의방법에 대해 법률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

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정하고 있다. 즉,

1)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다. 전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한

인적 결합(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이고, 후자는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이다(지원림, 민법강의(제18판) , 홍문사, 2021, 104면; 김준호, 민법

강의(제27판) , 법문사, 2021, 109면). 그런데 본 논문에서 다루는 온라인총회는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비영리법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적용

대상은 사단법인에 한정되며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밝혀둔다.

2)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개최되는 사원총회를 모두 ‘온라인총회’라고

표현한다. 상법 관련 논의에서는 ‘하이브리드 주주총회’와 ‘버추얼 주주총회’(권용수, “버추

얼 주주총회 개최・운영에 관한 쟁점 검토- 일본 ‘하이브리드형 버추얼 주주총회 실무 가

이드’를 참고로-”, 상사법연구 제39권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20, 126면 이하), 혹은 ‘현

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와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송일두,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개정

상법의 평가와 후속과제”, 아주법학 제20권제1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6, 70면)라

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를 전제로 형성된 개념으로 비영

리법인의 사원총회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통용되는 용어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현장대체

형 전자주주총회를 ‘가상(virtual)’ 보다는 ‘온라인(online)’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정확

하다는 견해(허원준, “전자주주총회의 실시간 의결권 행사에 관한 법적 연구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통권 제90호, 한국기업법학회, 2022, 251면)와

전자주주총회에서 ‘전자’라는 개념이 물리적 장소 이외에 온라인상 회의에 참석하는 점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온라인 주주총

회’가 적절한 용어라고 주장하는 견해(정병덕,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개정 상법의 분석과

평가”, 아주법학 제19권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162-163면) 등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개최되는 사원총회를 ‘온라인총회’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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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총회는 원칙적으로 사원의 출석을 전제로 하고 있어, ‘대면 모임’

만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비영리법인에서도 온라인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비영리법인의 실무자들은 온라인으로 총

회를 개최해도 되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에 문의하였으나3), 각 주무관청마다 답

변이 상이하여 혼란을 주는 측면이 존재하였다. 그래서 이같은 혼란을 막기 위

하여 국무총리실에서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를 상시

적으로 허용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의 발표 이후에

도 일선 주무관청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 허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나아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온라인총회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법적・실무적 혼선을 배경으로, 본 논문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

가 현행 법해석상 허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온라인총회 허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분석한 후 입법적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에 관한 법해석론

1. 비영리법인의 총회에 관한 규정

1) 민법의 규정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고

(제69조),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사원 5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 사항

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70조).4) 사원들

은 총회에서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제73조), 서

3) 사단법인은 정관을 작성하고(민법 제40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동법 제32조), 등기함으

로써 성립한다(동법 제33조). 이렇게 설립된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게 되어

있으므로(동법 제37조), 법인의 실무자는 법인 사무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문의하는 경우

가 많다. 특히 법인의 운영에 관한 핵심사항을 결정하는 사원총회 결의의 유효여부는 실무

에서 빈번하게 분쟁의 대상이 되는 주요 법적 쟁점 중 하나이다. 온라인총회의 허용여부 및

그 결의방식의 적법성에 따라 사원총회 결의의 유효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영리법인

의 실무자는 이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질의하게 된 것이다.

4) 통상총회와 임시총회는 사원총회의 유형에 해당한다. 사원총회는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정관으로도 그 설치를 배제하거나 폐지할 수 없는 필

요기관이다(지원림, 앞의 책, 140면; 김준호, 앞의 책, 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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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

고 있다(제75조 제2항). 원칙적으로 결의권은 그 권리를 갖는 사원이 스스로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원칙을 엄격히 관철하면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원은 결의권도 행사할 수 없어 총회가 유회되는 등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서면이나 대리

인을 통한 결의권을 인정한다고 한다.5) 그리고 ‘총회의 소집’은 1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하여

야 한다(제71조).

위의 규정들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이사는 통상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결의방법을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총회의 개최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각 사단법

인은 정관으로 총회의 개최 방식을 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개최 방식은

해당 정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령의 이사회6) 및 총회에 관한 규정

(1) 상법

상법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

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

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제391조2항).”고 하여, 회사의 이

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원격통신회의가 가능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사들의 대면회합이 어려워지자, 1999년 상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첨단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의 운영의 원활함

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7) 음성을 송수신해야 하므로 인터넷을 통

한 화상회의는 허용되나, 단순한 문자회의(이른바 chatting)는 허용되지 않는

다.8) 그리고 위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이사는 이사회에 참가하

5) 김용덕(편집대표), 주석민법[총칙1]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890면(문영화 집필).

6)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이사에 대해서는 규율(제57조∼제65조)하고 있지만, 이사들의 회의기

구인 이사회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반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서는 이사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등에 대해 규율(제6조∼제9조)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개

최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7) 정찬형, 상법상의(상) , 박영사, 2025, 1016면.

8) 이철송, 회사법강의 , 박영사, 2022, 503면(더불어 회의에 참가하는 이사들이 음성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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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물론 결의에 참가한 것으로 인정된다.9) 하지만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

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를 다루므로 여러 가지로 변환이 가능한 의안을 놓고

상호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최적의 결론을 내야 하는 집단적 의사결정의 방식을

취하므로, 서면결의는 인정되지 않는다.10) 더불어 이사회는 회사가 기대하는

이사 개개인의 능력과 고도의 신뢰관계에 기초해서 구체적인 업무집행을 결정

하는 기관이므로, 이사는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 대리행사는 인정

되지 않는다.11)

한편 2009년 상법개정(법률 제9746호, 시행 2010. 5. 29.)을 통하여 주주는

주주총회12)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

투표제 규정을 두었으나(제368조의4),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인 전자주주총회13)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14) 그러

나 2025년 법률개정(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 7. 23.)으로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

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전

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제542조의14 제1항), 자산 규모 등을 고

려하여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다(동조

제2항). 금번 상법개정으로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만이 도입되었으며, ‘현장

대체형 전자주주총회’는 규율하지 않고 있다.15) 이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활

에 송수신해야 하므로 일부 이사들의 발언이 송신만 되거나, 중앙에서 이사들의 발언을 중

개해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9) 정찬형, 위의 책, 1016면.

10) 이철송, 앞의 책, 710면; 정찬형, 앞의 책, 1015면.

11) 대법원 1982.07.13 선고 80다2441 판결; 이철송, 앞의 책, 710면; 정찬형, 앞의 책, 1015면.

12) 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으로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법률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을 결의하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이철송, 위의 책, 503면).

13) 전자주주총회의 의미에 대해 ①주주총회의 소집과 통지, 회의의 진행, 의결권 행사 등 주

주총회 운영의 모든 과정에 전자적 수단 내지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는 견해(송일두,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개정 상법의 평가와 후속과제”, 아주법학 제20권

제1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6, 70면), ②인터넷 등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주주총

회, 즉 주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 내지 참가할 수 있

는 방식의 총회를 의미한다는 견해(김효정, “전자주주총회의 상법 도입시 그 개최 및 운

영에 관한 법적 쟁점”, 상사판례연구 제36권제3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23, 98면) 등이 있

다. 전자주주총회는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동시에 온라인 주주총회를 병행하는 ‘현

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와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온라인 주주총회만을 개최하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로 구분할 수 있다(송일두, 위의 논문, 70면).

14)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lsId=&efYd=20260723&chrClsCd=010202&

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법령의 제개정이유 참조, 2026.

6. 26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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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라는 제도의 취지와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16)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의 개최를 배제하고자 하는 상장법인은 그 뜻을 정

관에 정하도록 하고, 정관에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전자주

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이른바 옵트 아웃(opt-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17)

(2)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제15조), 이사회는 학교법인

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

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제16조). 이사회의 소집방식과 관련하여

제18조 제2항에서는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

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

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

여, 상법과 같이 이사회의 원격영상회의 개최를 긍정하고 있다. 본 조문은

2012년 1월 26일 법률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① 정보통신기술

의 발달로 학교법인의 이사회 개최가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해졌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② 사립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18) 그런데 사립학교법은 원격영상회의의 근거 규정은

마련하였으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방법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

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

야 하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제35조). 조합은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15) 제21대 국회(2020-2024)에서 정부가 제안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610)에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완전전자주주총회)와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병행

전자주주총회)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의 임기만료로 동 법안은 폐

기되었다.

16) 송일두, 앞의 논문, 76면.

17) 정병덕,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개정 상법의 분석과 평가”, 아주법학 제19권제2호, 아주

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156면.

18)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22411&ancYd=20120126&ancNo=11216&efYd=20120727&

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법령의 제개정이유 참조,

2026. 6. 26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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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법인으로써 성립하고(제38조), 정비사업 추진 관련 여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 조합의 각종 사안(정관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두고 있다(제44조, 제45조). 조합의 총

회와 관련하여 제44조의2(온라인총회) 제1항에서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

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대면총회와

온라인총회를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총

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예외적인 사유란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된 경우를 의

미한다(동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1항). 온라인총회가 개최되기 위한 요건으로

는 ①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②온

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등이 보관되어 실제 참석 여부를 확

인・관리할 수 있을 것, ③ 그 밖에 원활한 의견의 청취・제시 등을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등을 요구한다(동법 제44조의2 제2항).

기타 온라인총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동조 제3항).19)

조합원은 총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다(제45조 제5항). 다만, ①조합원이 전자적 방법 외에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 ②의결권의 행사 방법에 따

른 결과가 각각 구분되어 확인・관리할 수 있을 것, ③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투명한 행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전자적 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

19)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제2호에서는 ①온라인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원하

는 경우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②온라인총회

의 개최부터 종료까지 조합원이 접속한 기록 및 제시한 의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정관으

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체계, ③온라인총회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확보한 체계, ④총회에 참석한 조합원과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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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동조 제6항).

특히 예외적 사유가 있어 대면총회 없이 온라인총회만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조 제6항).

2.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에 관한 해석론

1) 서면결의 허용(민법 제73조 제2항)과 온라인총회

사원의 결의권은 본인이 스스로 출석하여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

제73조 제2항에서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결의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본인

이 불가피하거나 부득이하게 대면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 원칙을

유지하게 되면, 비영리법인의 총회가 성립되지 않거나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

기 때문이다.20) 그러나 사원의 결의권을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면총회가 아닌 온라인총회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

서는 의문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총회의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서면결의만으로 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

싸고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긍정설은 개정 전 독일민법 제32조 제2항21)에 비

추어 총회의 소집이 없더라도 서면결의만으로 총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22) 반면, 부정설에 의하면 서면결의권은 총회소집을 전제로 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결의만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23) 민법 제73조 제2항은 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된 후(동법

제71조) 사원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서면 등으로 자신의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총회 자체의 소집 없이 사원들의 서

면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문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긍정설은 독일민법 제32조 제2항

을 근거로 제시하나, 위 규정은 서면결의의 유효요건으로 전체 사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민법에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고,24) 총회를 개

20) 최기원(집필)-곽윤직(편집대표), 민법주해(1), 총칙(1) , 박영사, 1995, 730면.

21) 개정 전 독일민법 제32조 제2항은 “사원 전원이 결의에 동의함을 서면으로 표시한 때에는

사원총회가 개최되지 않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다(Auch ohne Versammlung der Mitglieder ist

ein Beschluss gültig, wenn alle Mitglieder ihre Zustimmung zu dem Beschluss

schriftlich erklären.).”고 규정하고 있다.

22) 주기동(집필)-김용담(편집대표), 주석민법(1) 제4판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74면.

23) 문영화(집필)-김용덕(편집대표), 주석민법(1), 총칙(1)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890면; 강태성,

민법총칙(제5판) , 대명출판사, 2013, 315면; 최기원(집필)-곽윤직(편집대표), 위의 책, 730면.

24) 상법 제577조 제1항은 “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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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지 않은 서면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 전체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도 명확

하지 않다. 이러한 입법적 차이를 고려하면 독일법을 근거로 우리 민법상 서면

결의가 총회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데 서면결의만으로 총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는 긍정설 중에는 민

법 제71조가 ‘총회의 소집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소집장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

한 부분에 주목하는 견해가 있다.25) 이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장소는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장소를 정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상의 공간도 장소로써 지정될 수 있다고 주장

한다.26) 그래서 일부사원이 현장출석을 하고 다른 사원은 서면으로 출석에 갈

음하여 의결할 수 있고, 전체 사원이 서면에 의하여 결의하는 것도 해석상 충

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27)

2) 법무부 및 국무총리실의 해석

국무총리실은 2020년 3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영리법인

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를 한시적으로 허용28)한다고 민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였다.29). 그 이후 관계 부처 및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온라인총회

의 상시 허용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자,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비영리 법인

의 온라인총회를 상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30) 이

에 대해 법무부도 비영리법인의 총회결의를 서면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민법

이 규정하고 있는 점, 법률상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비영리법인의 정관에서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 한 온라인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총회를 대체하는 서면결의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25) 송호영, “비영리법인의 비대면 결의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통권 제92호, 한국사법학회, 2021,

159면.

26) Ibid.

27) 송호영, 위의 논문, 160면.

28)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는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2020. 3. 5.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9)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49398&srSearchVal=

%EB%B9%84%EC%98%81%EB%A6%AC%EB%B2%95%EC%9D%B8&article.offset=0&a

rticleLimit=10(2026. .6. 26일 확인).

30)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43161&srSearchVal=

%EB%B9%84%EC%98%81%EB%A6%AC%EB%B2%95%EC%9D%B8&article.offset=0&a

rticleLimit=10(2026. 6. 26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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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31) 하지만, 온라인총회는 참가자의 동일성

을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출석과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

당 사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3) 검토

민법 제73조 제2항은 1960년 민법제정 당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대면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몇몇의 사람들을 위하여,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편시스템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

당시에, 결의사항에 대한 사원들의 토의 없이 사원총회를 서면으로만 유효하게

개최한 것으로 보는 것은 해석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32) 또한 1960년 민

법제정 이후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제97조(벌칙) 등 법인편의 일부규

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법과 달리 총회소집 방식 등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민법 제73조 제2항의 존재만으로 사원총회에 대한 전면적 서면결의를

허용한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며,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

다. 대법원도 사단법인이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 임

시대의원총회 결의를 갈음하려고 한 사안에서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

는 소집・개최 절차가 이루어진 총회에 사원들이 참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

칙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총회의 소집・개최 절차를 진행하지 않

은 채 목적사항을 서면통지하고 그에 대한 단순한 찬반투표만을 서면으로 받

아 다수를 얻는 쪽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서면결의는 총

회에 참석하여 목적사항을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결의함으로써 사단법인 사무

운영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사원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

서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33)고 판시한 바 있다.34)

31)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43362(2026. 6.

26일 확인)

32) 민법 제73조 제2항은 입법 당시 현장총회의 개최를 전제로 한 것이며, 입법자가 현재의

코로나 팬더믹상황에서와 같은 비대면방식의 총회를 예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

도 있다(송호영, 앞의 논문, 157면).

33)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34) 반면 비법인사단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결의만으로 총회결의를 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관에 달리 서면결의를 금한다거나 그 결의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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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면결의의 허용 여부와 온라인총회의 개최 가능 여부는 서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허용된다는 점이 곧바로 온라인총회의

개최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온

라인 방식으로 사원총회가 개최되었을 때 그 의결이 전자서명 등에 의하여 이

뤄지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서면결의와 일부 접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 민법 제73조 제2항은 입법자가 대면총회를 기초로 규정한

것으로, 온라인총회의 유효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

가 있다.

결과적으로 민법 제73조 제2항은 대면으로 사원총회를 할 때 서면으로 결의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문을 근거하여 서면결의만으로 사원

총회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거나 온라인총회가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35)

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회의록에 날인받는 방식으로 의결을 하는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

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고 하여 서면결의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도 존재한다.

35) 참고로 개정 전 상법 제364조는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

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물리적 장소

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해 학설상 논의가 있었다. 주주총회는 반드

시 물리적 장소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견해(정경영, “전자주주총회의 법리에 관한 시론”,

비교사법 제12권제4호, 한국사법학회, 2005, 464면; 김순석, 전게논문, 28면; 홍복기, “전자

주주총회 제도의 도입”, 상사법연구 제22권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03, 201면; 장영수,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증권법연구 제16권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15, 187면; 김재범, “전자식 방법의 상법수용에 관련된 법률문제”, 상사

법연구 제28권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9, 265면)와 온라인 주주총회의 개최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박준선, “버추얼 전용・하이브리드 주주총

회에 관한 법적 고찰”, 경영법률 제31집제4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19∼20면)가 대립

하였다. 종래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온라인 전용 주주총회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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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1) 개정 전 민법

제32조(사원총회- 결의) 
(1) 사단의 사무는, 이사회 또는 기타의 기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이 아닌 한, 사원총회

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소집에 있어서 결의의 목적사항
이 지적되어야 한다. 결의는 투표수의 과반수에 의한다.  

(2) 사원 전원이 결의에 동의함을 서면으로 표시한 때에는 사원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여도 그 
결의는 유효하다. 

독일의 사단법인의 사무는 원칙적으로 사원총회(Versammlung der Mitglieder)

의 결의를 통하여 정해진다. 위 조문에서 “총회(Versammlung)”는 대면으로 사

원들이 모두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36) 독일의 학설37)과 판례38)는

Skype, Zoom 또는 Facetime 등을 이용한 온라인총회도 정관상 규정을 두고

있고 관련 총회절차를 갖추고 있으면 허용된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사단들이

정관에 온라인총회를 규율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온라인총회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다. 이에 관련하여 학설상 다

수설은 전체사원의 동의가 있다면 온라인총회도 허용된다는 입장이다.39)

한편 독일민법 제32조 제2항은 사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사원총회가

개최되지 않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정한다. 이러한 전체 사원에 대한 회람에 의

한 결의(Umlaufbeschluss)40)는 마지막 투표가 사단의 대표자에게 도달하게 되

면 효력을 가지게 된다. 다만, 회람에 의한 결의는 의결과정에서 토론과 발언

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고 한다.41)

36) BT-Drs. 20/2532, S.1.

37)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2021 §32 Rn. 23.

38) OLG Hamm NZG 2012, 189.

39)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2021 §32 Rn. 23; Staudinger/Schwennicke BGB, 2019,

§ 32 Rn. 50.

40) ‘회람에 의한 결의’는 사원들이 총회의 장소에 집결하여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이 아닌 총

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원들의 의사를 차례대로 서면으로 확인하여 결의하는 방식을 의미

한다(송호영, 앞의 논문, 153면).

4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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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법의 제정

독일은 코로나19의 영향과 사생활에 대한 현저한 제한 등과 관련하여 신속

한 법적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였고, 일명 “코로나법(Corona-Gesetz)”이 연방내

각을 거쳐 연방의회에서 1주일만에 의회를 통과하게 되었다.42)

코로나법의 정식명칭은 “ 민사, 도산 및 형사절차법상 코로나19 팬데믹 결과

의 완화를 위한 법률(Gesetz zur Abmilderung der Folgen der COVID-19

-Pandemie im Zivil-, Insolvenz- und Strafverfahrensrecht) 이다. 동법 제2장

에서 코로나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2

장의 정식명칭은 회사법, 협동조합법, 사단법, 재단법, 주택소유법상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법(Gesetz über Maßnahmen im Gesellschafts-,

Genossenschafts-, Vereins-, Stiftungs- und Wohnungseigentumsrecht zur

Bekämpfung der Auswirkungen der COVID-19 –Pandemie, 이하, ‘코로나단

체법’이라 함) 이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단체법상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원활한 단체활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단체법 은 8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제1조는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럽회사; 상호공제조합을, 제2조는 합명회사를, 제3조는 협동조

합을, 제4조는 조직재편법을, 제5조는 사단과 재단을, 제6조는 주택소유자단체

를, 제7조는 경과규정을, 제8조는 시행령의 위임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논문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제5조를 주목해보면, 코로나 사태로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대면모임이 어려울 것을 이미 예상하고, 동 조문을 통하여 정관상 비

대면 총회 가능 여부 등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문제되지 않도록 법적 근

거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제5조(사단과 재단) 
(1) 사단이나 재단의 이사는 임기가 지나서도 해임되거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을 유지한다.  
(2) 독일 민법 제32조 제1항 1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정관에서 권한을 부여함이 없더라도 

사원들에게 다음의 사항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① 사원총회에 있어서 총회장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전자적 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사원권

을 행사하는 것 
② 사원총회에 참석하지 않고서 투표권을 사원총회가 실행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

(3) 독일민법 제3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원이 참여하여 사단이 정한 기일까지 최소한 
절반의 사원이 문면방식(Textform)43)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고 필요한 정족수에 따른 결의가 
있었다면 사원총회가 개최되지 않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다.  

42) 김진우, “독일의 코로나계약법 –우리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덧붙여-”, 재산법연구 제37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20,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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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코로나단체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현장 총회를 전제로 하는 독일 민법

제32조 제1항의 예외로써, 정관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온라인총회가 가능하

고 사원은 총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제5조 제3항은 독일 민법 제3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원 전원이 결의에 동

의함을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원이 회람절차에 참여하고 최소한

절반의 사원이 사단이 정한 기한 전에 문면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였으며,

정족수에 따른 결의가 있으면 사원총회가 개최되지 않아도 그 결의는 유효하

다고 한다.

3) 개정 민법

독일은 특별법(코로나단체법) 제정을 통하여 비상조치44)로써 전자적 수단을

통한 사원권 행사를 인정하였으나, 이후 이를 상시적 제도로 전환하고자 민법

개정을 준비하였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총회 운영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특별법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 온라인총회의 제도

편입을 허용해 달라는 입법적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45) 그 결과 민법 제32조

는 2023년과 2024년 두 번의 개정이 이뤄지게 되었다. 먼저 2023년 개정(Gesetz

zur Ermöglichung hybrider und virtueller Mitgliederversammlungen im

Vereinsrecht)46)을 통하여 제2항에서 하이브리드 총회(Hybride Versammlung)

와 온라인총회(Virtuelle Versammlung)47)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시켰다.48) 제2항 3문에서는 하이브리드 총회 혹

은 온라인총회의 경우 사원들에게 전자적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사원권을 행사

43) 독일민법 제126조의b는 문면방식(Textform)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 조문에 의하면 법

률에 의하여 문면방식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표의자의 신원이 표시된 읽을 수 있는 의사

표시가 지속적 자료저장장치에서 행해져야 한다. 지속적 자료저장장치는 ①수령자가 그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행하여진 자료저장장치에 존재하는 의사표시를 그 목적에 적절한 기

간 동안 그 의사표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관하거나 입력할 수 있고, ②그 의사표시를

변경을 가하지 않고 재생하는 데 적합한 모든 매체를 의미한다.

44) 코로나단체법 제7조(Anwendungsbestimmungen)는 각 조문의 효력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는 그 적용범위를 2022년 8월 31일까지 개최되는 총회 및 그 의결로

한정하고 있다(제7조 제5항 제2호).

45) MüKoBGB/Leuschner, 10. Aufl. 2025, BGB § 32, Rn67.

46) https://www.recht.bund.de/bgbl/1/2023/72/VO.html(2026. 6. 26. 방문).

47) 온라인총회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찬성론자들과 회의론자가 대립하였는데, 회의론자들은 온

라인총회에 필요한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사원들이 총회에서 배제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였다(BT-Drs. 20/2532, S.7; MüKoBGB/Leuschner, 10. Aufl. 2025, BGB § 32,

Rn67).

48) BT-Drs 20/5585,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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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는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sverpflichtung)를 규정

하였다.

이후 제3항(개정 전 제2항)도 2024년 개정(Viertes Bürokratieentlastungsgesetz)

을 통하여 “결의에 동의함을 서면으로(schriftlich) 표시”를 ”결의에 동의함을

문면방식으로(in Textform) 표시’라고 수정되었다.49) 서면(Schriftform)은 독일

민법 제126조 및 제126조a의 ‘서명이 있는 문서’를 의미하는 바, 2023년 개정된

온라인총회 혹은 하이브리드 총회에서의 의결방식으로 적절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이를 문면방식(Textform)으로 변경한 것이다. 문면방식에는 이메일, SMS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50) 위 개정사항들을 모두 포함한 현재의 조문

은 아래와 같다.

4) 시사점

독일은 코로나단체법을 통하여 법인이 당면한 문제점에 대응한 후, 민법 개정

을 통하여 사원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는 방식을 제도화 하였다. 이것은 법인

의 총회 개최방식에 대하여 불필요한 해석상 논란을 잠재우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 총회와 온라인 총회

를 구분하고 온라인 총회는 사원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개최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러한 입법은 비대면 방식의 효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원의 참여권과 토론

권을 보호하려는 균형적인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총회를 대체

하는 전원 서면동의 방식을 문면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원들이 간편하고 편리하

49) https://www.bmjv.de/SharedDocs/Downloads/DE/Gesetzgebung/RefE/RefE_BEG_IV.pdf?__

blob=publicationFile&v=6(2026. 6. 26. 방문).

50) https://winheller.com/blog/burokratieentlastungsgesetz-textform-beschlussfassung/(2026. 6.

26. 방문).

제32조(사원총회; 결의) 
(1) 사단의 사무는, 이사회 또는 기타의 기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이 아닌 한, 사원총회

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소집에 있어서 결의의 목적사항
이 지적되어야 한다. 결의는 투표수의 과반수에 의한다.  

(2)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사원들이 총회 장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전자적 통신수단을 통하여 
총회에 참여하고 기타 사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하이브리드 총회). 사원은 
장래의 총회를 온라인 총회로 소집할 수 있도록 결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원은 총회 장소
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통신수단을 통하여 총회에 참여하고 기타 사원권을 행사하
여야 한다. 하이브리드 총회 또는 온라인 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사원이 전자적 통신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총회 소집통지 시 명시하여야 한다.

(3) 사원 전원이 결의에 동의함을 문면방식으로 표시한 때에는 사원총회가 개최되지 않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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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결의를 할 수 있어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2. 일본

일본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원래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었으나, 2006년

일부규정만 남겨둔 채 삭제되고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이하, 일반법인법) , 공익사단법

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公益社団法人及び公益財団法人の

認定等に関する法律)(이하, 공익인정법) ,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

한 법률 및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르는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

する法律及び公益社団法人及び公益財団法人の認定等に関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

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이하, 법인정비법) 이 신설되었다.

구체적으로 일반법인법은 일반적 법인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그 설립・
조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이다. 일반법인법에 의하여 잉여금

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단 및 재단에 대하

여, 공익성 유무에 관계없이 준칙주의에 의하여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일반

적인 비영리법인을 규율한다.51) 이 법에 의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일반사단법

인과 일반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적 사업은 물론이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등 제한이 없다. 이러한 일반

법인이 공익성 인정을 받는다면 공익법인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공익인정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러한 일반법인과 공익법인의 연속성 내지 전환성이 이번

개혁의 특징이기도 하다. 일본의 공익법인제도는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을 허가

해주는 ‘허가주의’에서 행정청과 민간이 공익성 인정에 참여하는 ‘공익성 인정

주의’로 전환되었으며, 구체적인 법규정을 통하여 공익성 인정을 위한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축소되었다. 반면 법인정비법은 기존의 공익법인이 새로운 제도

로 나아가는데 원활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이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52)

51) 권철, “비영리단체 법제에 관한 재검토 小考 -우리 법제의 과거・현재・미래-”, 성균관
법학 제32권 제4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38면.

52) 일본의 법인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권철, “일본의 새로운 비영리법인 제

도에 관한 소고 –최근 10년간의 동향과 신법의 소개-”, 비교사법 제14권 제4호, 한국

사법학회, 2007, pp117-171면; 최성경, “일본의 법인정비법”, 한양법학 제26호, 한양법학

회, 2009, pp213-236; 鳥谷部茂, “民法・特別法上の法人制度と最近の動向”, 법학논총 제

43호,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pp295-321; 배원기, “일본의 비영리법인(공익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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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8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 (이하, NPO법)

의 제정 이전까지는 시민단체의 등록과 관리는 공익법인을 규제하는 개정 전

민법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개정 전 민법에 의하면 공익재단법인, 공익사단법

인 이외의 비영리 목적의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없는 한 법인이 되는 것

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민법 제34조의 공익법인의 허가를 얻지 못하고, 특별법

에 의하여 신설되지 않은 비영리단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활동할 수밖에 없

었다.53) 그런데 1995년 한신 대지진 이후 자원봉사가 증가하고 시민사회 역할

의 부상 등 사회적 요인과 정치권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책적 추진 등에 의

하여 1998년 NPO법이 제정되었다. NPO법은 ‘특정비영리활동을 시행하는 단

체’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비영리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

었고(제1조), 특정비영리활동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제2조). 법인의 요건으로는 ’영리나 종교, 정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과 ’임원 중 보수를 받는 자의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54)

1) 일반법인법상 사원총회

(1) 사원총회의 개최 방식

사원총회는 일반법인법에서 규정한 사항 및 일반사단법인의 조직 운영, 관

리 기타 일반사단법인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결의할 수 있다(일반법인법

도의 개혁과 시사점-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비영리학회, 2012, pp3-47 참조.

53) 정상호, “동아시아의 시민사회 비교 연구: 시민단체(NGOs) 관련 법과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NGO학회, NGO연구 제17권제1호, 2022, 17면; 배원기, 앞의 논문, 28면.

54) ‘일반 사단법인’과 ‘NPO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활동 범위와 설

립 절차, 기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간략히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NPO법인 일반 사단법인

설립 소요 기간 3∼5개월 2∼3주간

설립에 필요한 인원수 10인 이상 2인 이상

설립에 필요한 임원수
이사 3명이상

감사1명 이상
이사1명이어도 가능

활동내용의 제한 특정비영리활동 특별한 제한이 없음

관할청에 보고의무 있음 없음

설립에 필요한 비용 없음 약 11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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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제1항), 사원총회는 정시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눌 수 있고, 정시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일반법인법 제36조 제1항).

사원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사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반법인법 제39조 제1항), 그 소집을 위한 통지서에는 사원총회의 날짜, 시

간,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장소’를 소집통지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물리적 장소가 제공되지 않는 온라인회의는 사

원총회의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55) 하지만 일본의 내각부(内閣

府)는 참석자 간 협의와 의견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상대방의 반응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즉 각 참석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즉시 다른 참석

자에게 전달되어 적시에 정확한 의견을 서로 표명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고, 참석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과 동일하게 상호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Web 회의, 화상 회의, 전화 회의 등의 방법으로도 총회를 개

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56) 그리고 사원총회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

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일반사단법 제95조 제3항, 제193조 제1항), 예를

들어 Web 회의로 총회를 개최한 경우 그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 것, Web

회의 시스템상 참석자의 음성 및 영상이 즉시 다른 참석자에게 전달되어 적시

에 정확한 의견 표명을 서로 할 수 있는 구조임을 확인하고 안건 심의에 들어

간 것 등을 회의록의 내용에 기재할 수 있다고 한다(일반법인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3항제1호 및 제60조 제3항제1호 참조).57)

　

(2) 간주총회(みなし総会決議)

일반법인법에서는 이사 또는 사원이 사원총회의 목적인 사항에 관하여 제안

을 한 경우, 사원 전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제안을 가결하는 취지의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

한다(일반법인법 제58조, 제96조).

55) 廣江 信行, “アフターコロナ、ポストコロナの法律実務”, 建築と積算(新春号), 2021, 83頁.

56) 内閣府, 公益法人制度等に関するよくある質問(FAQ), 令和７年(2025)４月版, 76頁(https://www.

koeki-info.go.jp/activities/documents/wtxnehwupr.pdf, 2026. 6. 30. 방문)

5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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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PO법상 사원총회

(1) 대면총회 원칙

NPO법상 해당 법인들은 매년 1회 반드시 사원총회(통상사원총회)를 개최해

야 하고(제14조의2),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관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 사원의 1/5 이상이 사원총회의 목적사항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는 임

시사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제14조의3).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는 사원총회일

로부터 최소 5일전까지, 그 총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고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한다(제14조의4). 사원총회에서 사원의 출석에 의한 표결 외에 서

면에 의한 표결이나 대리인(위임)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고, 정관에 정해져 있

으면 ‘전자적 방법(메일 등)’에 의한 표결도 가능하다(제14조의7). 이 경우 실제

로 참석하지 않아도 사원총회 참석자 수에 포함될 수 있다.

(2) 온라인총회

NPO법에서도 온라인총회의 개최 가능여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다양한 IT・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실제 회의와 동등한 환경이
마련된 것을 기초로 온라인 사원총회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58) 이 경우, 임

원뿐만 아니라 사원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마이크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그 발언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장에도 즉시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전달

의 쌍방향성, 즉시성 있는 설비나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회의록상 개

최장소는 온라인 회의 시스템에 의한 개최 등으로 기재하고, 참석자 수는 온

라인으로 참여한 인원을 기재하게 된다.59)

58) 일본 내각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한 NPO법 Q&A’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원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원총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을

까요? 또한 WEB이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결의해도 괜찮습니까?”라

는 질의에 대해 “사원이 실제로 모이지 않더라도 다양한 새로운 IT 네트워크 기술을 활

용함으로써 실제 회의와 동등한 환경이 정비된다면 사원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 답변하였다(https://www.npo-homepage.go.jp/news/coronavirus/coronavirus-qa#qa_03,

26. 6. 30 방문).

59) 후쿠오카현NPO・자원봉사센터에서 2021년 6월에 작성한 NPO법인의 총회운영메뉴얼

(NPO法人の総会運営マニュアル)을 보면, 온라인총회와 관련하여 “온라인 회의에 필요한

기기의 준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 보안 대책 등 법인 내부에서 협의해 합의 형

성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회의 시스템을 통한 총회 참석이 유효함을 명확히 하

기 위해 정관에 정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정관의 예시를 들고 있다.

<예시>

제0조(표결권 등) 각 정회원의 표결권은 평등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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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주총회

NPO법도 사원총회의 결의 생략 , 이른바 간주총회를 인정하고 있다. 정관

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사원총회를 개최하

지 않고 총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사원 전원이 서면 또는 전

자적 방법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결의할 수 있다(제14조의9). 다

만, 전원의 찬성을 얻지 못하거나 일부 사원이 회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주총

회에 의한 사원총회 결의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사원의 수가 많거나 정해

진 기한까지 전원의 동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법인의 경우에는 간주총회 방식

의 활용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사원총회의 개

최형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시사점

일본은 법인의 사원총회의 개최방식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해석을 통하여 사원총회의 본질적 기능인 의사형성, 의결권 및 토론 기회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면 온라인 총회 방식도 가능하다고 한다.60)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온라인회의시스템(Web회의시스템)

을 통해 참석할 수 있으며 미리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표결

하거나 다른 정회원을 대리인으로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

60) 일본은 일반사단법인의 설립에 준칙주의를 채택하여 법률이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주무

관청의 허가 없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법인의 내부 운영에 대해서는 자치에 맡기는

경향이 강하다(일반법인법 제12조). 그래서 총회의 운영 방식이나 의결 절차에 관하여 정

관에 의한 자치가 폭넓게 인정되고, 법률에 명문의 금지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단법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이루어질 여지가 크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단법인의

설립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구하는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개최의 형태 표결의 방법 내용

출석에 의한 
사원총회

① 출석
② 대리인(위임)
③ 서면 표결 또는 전자적 방법

NPO법 제14조의7에 규정. 다만, ③의 전자적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는 정관에 기재가 필수
적임

WEB회의・
텔레비전회의에 
의한 사원총회

IT・네트워크 기술의 활용

임원뿐만 아니라 사원도 발언하고 싶을 때는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마이크 등이 준비되
어, 그 발언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장에도 
즉시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전달의 쌍방향성, 
즉시성 있는 설비・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간주총회
(사원총회
결의 생략)

서면 표결 또는 전자적 방법
NPO법 제14조의9에 규정
사원전원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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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술적 변화 등

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특히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

면서 법인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의사형

성, 의결권 및 토론 기회 등의 실질적 보장 여부, 출석인정 기준, 본인확인 방

법, 통신장애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 기준이나 규율

이 없는 관계로, 사원총회 결의의 유효성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또한 전자적 의결권 행사, 전자적 서면결의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

운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해석론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한편 일본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사원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총회의 의결이 있다고 보는 ‘간주총회’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간주총회는 실제 총회를 소집하지 않아도 결의를 할 수 있으므

로, 총회를 소집하는 비용과 절차 및 시간 등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원들의 의사가 빠르게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신속한 의사

결정도 가능하며, 소집절차의 하자로 인한 총회결의의 무효나 취소 등과 같은

법적 분쟁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에 관한 입법론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행 민법의 해석만으로는 비영리법인의 사원총

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에

온라인총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관련

입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이하에서 살펴보는 주요 쟁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

토가 필요하다.

1. 입법의 형식과 내용

1) 민법에 의한 규율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 제도 도입을 위하여 특별법의 제정61) 혹은 민법의

있어 일정한 법적 규율을 두고 있다. 특히 총회의 소집과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을 민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총회의 개최 방식에 관하여 일본과 같이 넓게 해

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61) 법률의 개정은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개정기간이 지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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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앞서 독일은 코로나 상황에서 법인의 의사결정 기

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법인 코로나법을 제정하여 온라인총회를 한시적으

로 허용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한시법으로 제정되었고, 그 시행 과정에서

온라인총회의 필요성과 유용성이 확인됨에 따라 최근 이를 민법에 반영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독일의 입법례는 온라인총회 제도를 비상조치가 아

닌 상시적인 제도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민법 개정을 통하여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를 명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민법이 규율하는 사항에 일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은 법률의 분산과 중복을 초래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동일한 사항에 관한 법해석과 법적용을 복잡하게

만들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총회의 소집

방식 및 운영방식에 관한 규율은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민법을 개정하여

기본법 차원에서 일관되게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다만, 공동주택관

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복지법, 공인중개사법, 수의사법, 식품위생

법 등에 의해 규율되는 법인에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되고 있으므로, 민

법 개정 시 해당 법률의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규정간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온라인총회에 관한 개최방식 및 규율 내용

상법상 온라인주주총회 관련 방식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분

류하고 있다. 용어의 차이가 일부 있지만, 현장병행형・참가형, 현장병행형・출
석형, 현장대체형 주주총회으로 구분할 수 있다.62) 현장대체형 주주총회는 현

장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형태를 의미

하며, 현장병행형 주주총회는 현장 주주총회의 장소에 소재하지 않은 일부 주

주가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회의에 출석 내지 참가하는 형태를 말한다. 다

만, 현장병행형・참가형은 법적으로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시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질문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동의서 제출도 불가능하

수 있으므로, 신속한 입법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송호영,

앞의 논문, 168면).

62) 김효정, “전자주주총회의 상법 도입시 그 개최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쟁점”, 상사판례연구

제36권제3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23, 99면; 일본에서는 가상전용형 주주총회(バーチャル

オンリー型株主総会), 하이브리드 참가형 주주총회(ハイブリッド参加型バーチャル株主総

会), 하이브리드 출석형 주주총회(ハイブリッド出席型バーチャル株主総会)로 나누고 있다

(経済産業省, ハイブリッド型バーチャル株主総会の実施ガイド, 2020, 2∼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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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3)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의 개최 방식과 관련하여 현장 개최를 전제로 온

라인 참여를 허용하는 현장병행형 주주총회만을 인정하고, 현장대체형 주주총

회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원총회의 개최방식도 위와 같이 현장병행형・참가형, 현장병행
형・출석형, 현장대체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방식을 모두 법

률에 규율할 것인지, 만약 법률에 규율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먼저 현장병행형・참가형 사원총회의 경우 현장

사원총회를 개최하면서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생중계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고, 이것은 참관의 의미만 가질 뿐 출석 및 의결권 등은 인정되지 않는 방식

이다. 즉, 현장병행형・참가형 사원총회는 민법상 요구하는 사원총회를 실제로

개최하면서 참관의 의미만 갖는 온라인총회를 병행하는 것으로, 현행 민법 하

에서도 해석상 인정될 수 있는 방식이다.64)

반면 현장병행형・참가형과 현장대체형 사원총회의 경우 정보통신수단을 이

용한 출석과 의결권 행사가 전제된다. 이를 위해서는 출석자의 본인확인 절차,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전자적 의사표시 수단, 회원간 원활한 토의를 위한 쌍방향

통신수단(음성・영상)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구

체적 기준과 절차가 규율되지 않은 경우, 사원총회의 적법성 및 결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민법 또는 정관에 관련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출석 방식, 본인 확인 절차, 통신장애 발생 시 총회 및 결

의의 효력, 의결권 행사 방법 등은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

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다. 나아가 법인의 규모, 구성원 수, 재정적 여건 등은

각 법인마다 상이하므로, 온라인총회의 구체적 요건이나 절차를 법률에서 일률

적으로 정할 경우 개별 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결과적

으로 민법에서는 온라인총회가 원칙적으로 허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구체

적 요건이나 절차 등은 각 법인의 정관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5) 위 내용을 바탕으로 독일 민법 제32조 제2항을 참조하여 아래

63) 経済産業省, 前揭書, 8頁.

64) 개정 전 상법에서도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현장병행

형・참가형 전자주주총회는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많았다(김순석,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103호, 법무부, 2023, 37면; 김효정,

앞의 논문, 102면).

65) 온라인총회를 도입하는 경우 이를 임의적 제도로 둘 것인지 아니면 강제할 것인지에 대해

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사원총회의 방식을 온라인총회로 강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없거

나 현장 사원총회가 더 적절할 수 있는 사안에서 총회의 운영 및 활성화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사단에게 운영상 부담을 지울 수 있으므로 임의적 제도로 도입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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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개정시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위 개정시안과 관련하여 2가지의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해당 법인이 정관에 온라인총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 어떻게 할 것

인가?, 두 번째로 법인이 정관에 온라인총회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먼저 첫 번째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법조문이 어떠한 성격을 갖는 규

정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온라인총회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라면 정관의 규

정은 유효하고, 해당 규정이 강행규정(효력규정)이라면 그 정관은 법률위반으

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법률에서 온라인총회를 허용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실제 온라인총회를 개최할 것인지 여부는 사원들이 결정해야 하

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총회를 금지하는 정관에 문제가 있다면 정관변경을 통

하여 충분히 수정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총회를 금지하는 정관규정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 정관에 온라인총회 여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이다. 법률에서 이미 온라인총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이나

절차를 정관에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법인은 사원들의 전체 동의를 전제

로 온라인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온라인총회의 요건과 절차

를 규율하는 정관의 규정은 총회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

으므로,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온라인총회의 유효성 여부가 문제될 소지는

존재한다.

2. 온라인총회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1) 온라인총회를 상시 허용하는 규정의 신설 여부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를 허용한다는 규정을 민법에 두는 경우에도, 대면

타당하다(윤영신, “전자주주주총회에 관한 외국 입법동향과 전자주주총회 도입관련 제도적

정비사항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5권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16, 84면 참조).

제71조의2
① 총회를 소집할 때 사원들이 회의 장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전자적 수단으로 참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할 수 있다. 
② 사원들은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온라인 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총회에 참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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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를 갈음하여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66) 일본의 경

우 사원총회의 온라인 개최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대면총

회를 갈음하여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독일의 경우에는 온라

인총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사원들의 합의만 있으면 개최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온라인총회가 대면총회와 동일하게 사원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교환, 의

결권 행사 등이 가능하다면, 총회의 개최를 비상시적 혹은 예외적인 수단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온라인총회의 개최를 천재지변, 감염병 확

산 등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제한할 경우, 개별 사안에

서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새로운 법적 분쟁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온라인총회의 허용여부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

하는지를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사원들의 참여권, 토론권 및 의결권이 대면

총회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전자투표 규정 신설 필요

상법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근거규정을 두고(제368조의4) 상

법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제13조)67), 민법상 전

자투표에 대한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허용여부에 대해 논의

가 존재할 수 있다. 즉, 표결 방법에 대하여 법령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

므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전자투표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대립할 수 있다.

불필요한 해석상 다툼을 피하고 현대의 기술수준에 맞게 전자투표나 전자적

66) 참고로 국회법은 2020년 개정(법률 제17756호, 2020. 12. 22. 시행)을 통하여,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 또는 천재지변의 사유로 인하여 국회의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73조의2). 그러나 부칙 제2조에서 위 규정의 효력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제한하여, 현재는 국회법상 원격영상회의가 불가능하다.

67) 주주가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① 전자

서명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

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혹은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본인

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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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 대면방식으로 개최되는 사원

총회는 전자투표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지만, ‘온라인총회’를 명시적으로 허용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사원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투표 등 전

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절차를 함께 규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법과

달리 민법에는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시행령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전자적

방법’의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312조의2는 전세금 증감청구권을 규정하면서 그 증액의 한도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율하는 바, 이를 참조하여

민법 제73조 제2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을 삽입하는 방안을 고

려할 수 있다. 위 대통령령에서는 사원의 본인 확인방법과 전자투표 방법에 대

해 규율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법 시행령 제13조 및 공동주

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을 바탕으로

조문을 성안하면 아래와 같다.

3) 서면결의만으로 총회를 갈음하는 제도(간주총회)의 신설

사원총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사원 전원의 서면결의만으로 총회의 결의를 갈

음할 수 있는 제도(간주총회)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원총회의 안건 중에는 단순히 찬반 여부만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항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안건까지 모두 총회를 소집하여 처리하도록 할 경

우, 총회 소집에 따른 비용과 시간, 절차적 부담이 발생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이 저해될 수 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는 현장총회는 물론 온라인총회의 개최마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총회의 개최를 강제할 경우에는 총회

소집 및 운영 절차를 준수하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를 둘러싼 결의의 무효 또

는 취소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사안의 성격이나 예외적

상황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적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독일 및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사원

전원의 서면결의를 사원총회의 결의로 간주하는 이른바 ‘간주총회(서면결의)’

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으로 결
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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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간주총회는 대면총회나 온라인총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

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

럼 간주총회는 비상상황에서 법인의 의사결정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

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불필요한 총회 소집을 생략함으로써 절차적 부담을 경

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간주총회의 인정 범위를 비상상황에 한정하기보다는, 평상시에도 활

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된

다.68) 이와 같은 검토사항을 바탕으로 조문을 성안하면 아래와 같다.

Ⅴ. 결론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 허용여부를 해석상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가 있으나 소집통지할 때 장소를 특정해야 하고,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석상 온라인총회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령개정을 통하여 인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를 입법화하는 경우에는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첫 번째로 특별법으로 비

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를 규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민법 개정을 통하여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로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하지만, 온라인총회의 절차나 방

식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절차나 방식은 각 법인의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첫 번째로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를 상시적으로 허용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질병이나 여러 특수한 사정

으로 대면모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AI 등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

혁명의 상황에서 온라인총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불편함

이 가중된다고 볼 것이다. 두 번째로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를 허용하고 있

68) 같은 의견으로 송호영, 앞의 논문, 169면.

제75조의2(간주총회) 사원 전원이 결의에 동의함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때
에는 사원총회가 개최되지 않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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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그에 대한 의결을 용이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투표 등 전자적

결의방법에 대한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 세 번째로 비교법적 차원에서 서면결

의만으로도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만으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고, 만약 의사가 정당하게 표시되었음에도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면 시간이

나 비용을 무의미하게 소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관변경이나 법인의 해

산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원들간의 심층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

한 관계로, 서면결의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대면총회든

온라인총회든 사원들이 충분한 토의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를 허용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개정시안까지 만들어 보았다. 그러나 개정을 위한 초안에 불과하여

계속적인 검토와 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비영리법인

의 온라인총회 허용에 관한 법령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 관련 개정안을

성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민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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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online meeting of non-profit corporations in Civil Law

- Based on the examples of Germany and Japan -

69)Kim Hoon Joo*

As it became difficult for non-profit corporations under the Civil Law to

hold face-to-face general meetings of members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they tried to hold online general meetings of members. However, since there

is no provisions under the Civil Law on whether it can be held on online

meetings, it was argued whether to recognize it in interpretation. Regarding

this,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initially interpreted that online general

meetings of non-profit corporations were temporarily permitted, but later changed

the interpretation to allow online general meetings permanently. The Ministry

of Justice interpreted that the online general meeting of non-profit corporations

is always permitted, based on the fact that the law does not prohibit online

general meetings of non-profit corporations and that it is possible to exercise

membership rights in writing. However, considering the purpose of enactment

of the Civil Law, the fact that there is no provision to recognize online general

meetings as in the Commercial Law even though the law has been amended

thereafter, and the exercise of membership rights in writing does not presuppose

that an online general meeting is possible, it is judged that the interpretation

that holding online general meetings is possible is beyond the scope of

interpretation. Therefore, in order to allow online general meetings of non-profit

corporations, it must be done through legislation and amendment of Law, and

it is desirable to clarify thi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ivil Law rather than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However, it is reasonable to stipulate only that

the non-profit corporation can hold online general meetings in the Civil Law,

and to stipulate specific procedures and methods in the articles of non-profit

corporation. In addition,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it is necessary

* Professor, Ph.D in Law, Kongju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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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stablish a new provision that a general meeting can be substituted only

with a written resolution if there is consent from all members. However,

important matters such as changes to the articles of non-profit corporation

or dissolution of non-profit corporation require in-depth discussions among

members, so resolutions must be made through face-to-face or online general

meetings. In the future, it is hoped that there will be active discussions on

legal amendments to allow online general meetings of non-profit corporations,

so that Civil Law amendments that many people can sympathize with can

be drafted.

Keywords : Non-profit corporations, general meetings of members, online 
general meeting, electronic voting, non-face-to-face, articles of 
association




